
‭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·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‬
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, 민주노총, 한국노총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민변 복지재정위원회, 참여연대,‬

‭경제민주화·양극화해소를 위한 99%상생연대, 내놔라 공공임대, 주거권네트워크,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,‬
‭무상의료운동본부,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,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,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‬

‭수    신‬ ‭각 언론사 정치부‬‭·‬‭사회부‬

‭발    신‬ ‭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(담당 : 박희원 간사 02-723-5052 tax@pspd.org)‬

‭제    목‬ ‭[공동성명]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, 세법·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!‬

‭날    짜‬ ‭20241. 11. 27. (총 2 쪽)‬

‭성 명‬

‭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,‬
‭세법·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!‬

‭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야합, 거대양당 각성해야‬

‭1.‬ ‭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논의가 또다시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. 국회‬

‭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내 소(小) 소위원회(이하 ‘소소위’)가‬

‭가동되었다. 여기서 가상자산 유예나 상속세법 일괄․배우자 공제한도 상향, “K칩스법” 등을‬

‭논의하고 있다.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협의기구로 교섭단체 간사와 정부관계자만‬

‭참여한다. 심지어 논의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조차 남지 않는 완전한 밀실협의다. 예산과‬

‭세법은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내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‬

‭공개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 국회는 헌법 제59조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 부과와‬

‭징세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도 함께 진다. 그러나 거대양당은‬

‭지금까지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졸속 의결을 반복해왔다. 시민들은‬

‭그동안 처리된 부자감세가 어떠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. 이는‬

‭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.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“윤석열 정부 3차‬

‭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”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졸속, 밀실‬

‭심의를 규탄하며 세법과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.‬

‭2.‬ ‭2022년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74조원 규모의 재벌부자감세안을 거대양당은 밀실에서 소소위‬

‭협상과 원내대표간 합의로 처리했다. 예산 역시 제대로된 심의 없이 법정시일조차 준수하지‬

‭못한채 처리했다. 그 결과 무려 64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통과되었고, 이는 바로 다음해‬

‭막대한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. 2023년 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 설비투자에‬

‭대한 세액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(K칩스법)’의 처리도 거대양당의‬

‭2‬‭-‬‭1‬



‭합작품이다.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%에서 8%로 상향시키는 개정안 공포 3일만인 2023년‬

‭1월 3일,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재부는 15%로 2배 이상 상향시키는 개정안을‬

‭발의했다. 거대양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를 질타하기는커녕 기존 정부안에 미래형‬

‭이동수단,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까지 추가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, 15일의 숙려기간도‬

‭무시하는 우회상정시켜 처리하였다, 이처럼 거대양당의 감세 방향은 일관되게 부자감세였고,‬

‭그 과정은 비공개 밀실합의였다. 그런데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거대양당은 또다시 소소위를‬

‭통해 반도체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20%까지 상향키로 합의했다고 밝혀졌다. 재벌과‬

‭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에 유독 합이 좋은 거대양당의 반복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.‬

‭3.‬ ‭그간의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‬

‭집중되었다. 그리고 그 피해는 민생과 복지정책 축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전가되고‬

‭있다. 이러한 결정이 시민의 감시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. 또한 밀실합의가 당연시 되고 있는‬

‭것도 문제다. 정부 운영의 근간인 예산안과 세법이 반복해서 비공개 밀실합의로 결정되는‬

‭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.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거대양당의 반복되는 밀실합의를 멈추고,‬

‭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앞에서 세법과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.  끝.‬

‭2‬‭-‬‭2‬


